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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

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

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

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MeEL, 2017b). 작업환경측정은 노동자

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 수단이며 산업안전

보건법 법제에서 예방적 기능을 하는 거의 유일한 실

질적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Phi, 2004). 흔히 법을 

대할 때 수규자들은 그 실행해야 하는 내용에 집중하

고 그 목적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도 측정, 결과 기록, 보존, 보고에만 집중하고 

그 목적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Kim et al., 2007). 그러한 관행의 형성

에는 노출기준을 넘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

아도 된다는 생각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때문이

며 또한 측정은 비교적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가능하

지만 개선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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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작업환경측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정확한 측정과 

개선이며 이중 작업환경개선은 작업장 내 각종 유해

인자를 없애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확보하여 근로자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Kim et al., 2007). 

하지만 현재까지도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관심은 정확

한 측정과 측정 방법 등에 무게가 쏠려 있는 형편이

다(Byeon et al., 2007; Byeon et al., 2008; Jeong et al., 

2008; Shin et al., 2015).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

을 위해서 전국에 약 180여개 측정기관이 고용노동부

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정

도관리, 기관평가 그리고 신뢰성평가 등을 통해 체계

적으로 관리되고 있다(Shin et al., 2015). 하지만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그 개선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규정은 있으나 그 집행은 미흡한 실정이다. 작업환경

측정 후 노출정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

는다면 그 제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Phi, 2004).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목적과 측정기관의 역할을 확

인하기 위하여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과 관련 고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검색과 한국학술정보(주)의 KiSS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시스템을 활

용하여 연구보고서 및 연구 논문을 고찰하였다. 연구원

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전체 기간(1990~2017) 동안의 연

구보고서에서 ‘작업환경’을 주제어로 검색하여 총 91건

의 보고서를 확인하였다. 이중에서 실제 제도의 목적과 

측정기관의 역할과 연관이 있는 5건의 보고서를 분석하

였다. KiSS에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주제어로 자료가 

제공되는 전체 기간(2003~2018) 동안의 KCI 등재지 및 

KCI 등재 후보지를 대상으로 총 133건의 연구논문을 

확인하였고 이중에서 측정제도의 목적과 측정기관의 

역할과 연관이 있는 3건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이들 법

규, 연구보고서, 연구논문을 토대로 측정제도의 목적, 

측정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고 

개선 방법 및 이에 따른 개선 주체 등에 대하여 개선안

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목적 

많은 연구자들이 작업환경측정 제도가 측정에만 중

점을 두고 있으며 그 측정 결과가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로자와 전문가

들도 측정을 계속하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고 측정만 

계속한다고 불만이다(Choi, 2008; Kim et al., 2007; 

Kim, 1996).

하지만 작업환경측정 관련 법령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 제42조 제1항에서 작업

환경측정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고 명시되어 있다. 즉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

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

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MoeL, 2017b). 

그저 측정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라는 것은 아

닌 것이다. 현재 시행규칙 제94조 제3항에 “사업주는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

는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개선을 하고 개선 증명 서

류나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

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42조 제3항에는 “사업주

는 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

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 제42조는 1990년 전부 개정 시 새롭게 생긴 규

정이다. 1981년 제정 당시에는 “사업주는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만 규

정되어 있었다. 시행규칙 제94조는 2007년 일부 개정 

시 마련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적어

도 2008년부터는 노출기준이 초과되면 해당 시설이나 

설비의 개선을 하거나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

해야 하는 것이다. Choi(2008)는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이 단순한 실태 파악에서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보건

관리를 위한 개선조치를 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이 법

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

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

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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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L, 2017b).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되

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대한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규

정되어 있는 것이다.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

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2.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얼마나 있는가? 

앞에서 작업환경 측정뿐 만 아니라 그에 따른 작업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실제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얼마나 있을까? 이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수준

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상으로는 노출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보면 사업주는 측정 결

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

면 화학물질의 경우,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은 14년 

352개소(0.6%), 15년 252개소(0.4%) 그리고 16년 348

개소(0.5%)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관리기준(노출기준

의 50%) 초과 사업장은 14년 3,945개소(6.5%), 15년 

3,474개소(5.8%) 그리고 16년 3,668개소(5.6%)로 나타

났다. 소음의 경우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14년 8,268개소(13.7%), 15년 8,150개소(13.5%) 그리

고 16년 8,340개소(12.8%)로 나타났다. 관리기준을 초

과한 사업장은 14년 21,546개소(35.7%), 15년 21,368

개소(35.4%) 그리고 16년 22,327개소(34.3%)로 나타

났다(Table 1).

3.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측정기관의 역할 

Kim(1996)은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는 측정결

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 조치사항만을 언급

할 수 있을 뿐 사업주가 개선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

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에게 작업환경측정과 작업환경개선 명령권 

나아가 작업중지 명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Phi(2004)도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가 개선

조치 사항만 언급할 수 있을 뿐 법적 권한이 없음을 

들어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의 기능상 한계를 

지적하며 발암물질 등에 대해서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중지 명령권이나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작업환경 개선 명령이나 작업중지 명령은 공권력의 

일종이다.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

여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명령․강제하는 권력을 말한

다(Lee, 2011). 두 연구자는 측정기관의 산업위생관리

기사(산업기사)에게 작업환경 개선 명령권이나 작업

중지 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일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는 공익성 측면보다 효율성과 전문성․기술성이 요구

되는 권력적 요소가 적은 행정사무에 한한다(Shin, 

2014). 즉 작업환경측정이라는 사무를 위탁할 수는 있

어도 작업중지 명령권이라는 행정권한을 위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민간기관이 직접 공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

어도 동일한 효력을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현재

도 존재한다. 즉 지금도 측정기관은 사업주를 대리하

여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작업공정에 대한 개선 결

과나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94조 제3

항). 또한 측정결과 화학적 인자 중 허가대상물질이나 

특별관리물질과 같은 일부 지정된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

준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 주기가 6개월에 

1회에서 3개월에 1회로 단축 된다(시행규칙 제93조의

Category 2014 2015 2016년

Workplace for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60,303 60,407 65,020

Over exposure limit
Chemicals 352(0.6%) 252(0.4%) 348(0.5%)

Noise 8,268(13.7%) 8,150(13.5%) 8,340(12.8%)

Over management limit
Chemicals* 3,945(6.54%) 3,474(5.8%) 3,668(5.6%)

Noise† 21,546(35.73% 21,368(35.4%) 22,327(34.3%)
*over 50% of exposure limit, †over 85dB(A)

Table 1.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sults of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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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따라서 비록 고용노동부를 통해서이지만 측

정기관은 작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명령이 지

켜지지 않거나 위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 제51조 제7항). 즉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거로 작업중지나 작업환

경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

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기준이며, 다른 

하나는 측정결과가 고용노동부에 보고되기까지 짧게

는 수 주 길게는 수 개 월이 걸리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측정기관에서 고용노

동부에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업중지가 필요한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준을 

노출기준의 5배, 천정 값의 1배, 단기간 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값의 3배라는 식으로 기준

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즉시 현장 점검을 통해 작업중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는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개선 활성화 방안

작업환경 측정에 따른 개선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

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원인은 2007년 

노출기준 초과 시 개선하거나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

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출기준 초과 사

업장 명단을 파악하고 60일 이내에 개선 증명이나 개

선 계획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

한 어느 사업장이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이고 어느 사

업장이 개선 증명이나 개선계획을 제출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개선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기 작업

환경측정 외의 개선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작업환경측

정 결과를 첨부해야 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

는 그 계획의 내용에 대한 전문적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와 평가가 잘 집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작업환경

측정에 따른 개선이 뒤따르지 않음을 지적하여 왔다

(Choi, 2008; Kim et al., 2007, Kim, 1996). 그리고 개

선 증명이나 개선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이 일선 노동관서에 부족한 것이 두 번째 

원인이다. 전국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감독관은 

357명에 불과하며 산업보건을 전공한 보건직 근로감

독관의 수는 더 적은 실정이다(MoEL, 2017a).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작업

환경개선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2017년 전

국 10개 지방관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

다. 시범사업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진행

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노출

기준 초과 사업장의 관리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

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각 지방관서별로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별 개선 증명 및 개선계획 관리

대장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장 전수를 파악하고 각 건

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관리대장에

는 초과 사업장별 초과 공정을 모두 기재하고 해당 

유해인자별로 개선을 완료했는지 아니면 개선 계획을 

제출했는지 기록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 전

문가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보건직 근로감독관을 충

원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충원은 쉽지 

않은 일이다. 노동관서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환경측정 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 결

과와 개선 계획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개선 결과와 개선 계획을 검증하는 것이

다. 즉 사업장의 조치 내용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 공정에 대하여 개선 이후 재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선계획도 모니터

링위원회에서 그 적절성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현

재의 기술력으로 공학적 시설개선이 어려워 개인 보

호구의 착용 방법을 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니터

링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공학적 개선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네 번째,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클린사업

과 시설투자를 위한 융자지원사업 등 정부의 지원 사

업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클린사업은 50인 미만 제조

업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장별 

2,000만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70%까지 지원한다. 융자지원사업은 산재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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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for operation of the monitoring committee 
for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

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10억원 한도에서 연

리 1.5%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Figure 1은 작업환경 모니터링위원회 운영의 흐름

도이다.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즉시 개선이 가능

하면 즉시 개선을 하고 그 개선효과를 입증하기 위하

여 재측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모니터링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노동관서에서 개선 내

용과 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상황은 종료된다. 

노출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는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된 개선 계획은 모

니터링위원회에 제출되고 모니터링위원회는 그 내용

을 심사하여 적정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개선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한다. 

5. 작업환경 개선안은 누가 제시해야 하는가?

작업환경을 개선하려거나 개선 계획을 작성하려면 

대부분의 사업장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러면 누가 개선안을 제시해야 하는가? 일부에서는 작

업환경 개선 컨설팅기관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

다. 측정기관 외에 별도의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기관

을 설립해서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전문적으

로 컨설팅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 측정기

관의 입지와 전문성을 더욱 훼손하게 될 것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설계․시공 능력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

를 제외한 일반적인 작업환경 개선안 제시는 측정기

관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측정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현재도 그렇게 수행되어야 하는 부분

이다. 현재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인 ‘작업환경측

정 결과표’를 보면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을 제

시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의견 작성방법은 측정 결과

를 평가하고 작업환경의 실태 및 문제점을 나타내고, 

공학적․관리적․개인위생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제시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현재도 측정기관의 개선의견

이 제시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이 많고 그 작업공

정에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안 제시는 미흡한 것

이 문제이다. 개선방법으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밀

폐할 것 등 너무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환기설비라면 

어떤 형태의 어느 정도 규모의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해야 한다. 향후 이 부분

을 개정하여 개선필요공정, 개선대상, 개선방법 등을 

자세히 표현할 수 있도록 결과표 양식을 개정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개선 필요공정은 법적으로는 노출기준 초과 

공정이 되겠지만, 측정기관의 전문성 차원에서 자체적

으로 회사와 협의하여 노출기준의 50% 또는 10%로 정

하여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부분이 

측정기관 간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고    찰

1. 작업환경측정제도

Phi(2004)는 사업주가 측정기관을 선택하고 그 비

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으로 측정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는 근본적으로 측정기관의 비영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하였다. Kim(1996)도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문제점

은 지불자와 수혜자의 차이로 인한 모순에서 발생한

다고 주장하였다. 즉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수가의 지

불자(사업주)와 수혜자(노동자)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

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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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작업환경측정에 있어 신뢰성이나 공정성 등에 문제

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신뢰성평가, 기관평

가 등의 제도운영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못한 것

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부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공영

화가 답은 아닐 것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는 각

각의 장단점이 있다. 공공기관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비효율과 관료주의적 폐해가 생

기는 것이 필연이다(Roh et al., 2016). 공기업의 조직

과 운영상의 불합리성, 공공부문의 경직성과 비효율

성,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민영화를 촉발하는 주

된 요인이기도 하다(Hong, 2010). 민영화는 경영상 효

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수익 추구로 인한 공정성과 

공익성의 훼손을 또한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작업환경측정은 이미 민간화 되어 있

다. 매년 약 9만개소의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지정기관 176개 기관(2017

년)과 전문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민간에게 맡겨진 부분을 한꺼번에 국가 부분으로 돌

리기는 힘든 일이다.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공공기관

화 보다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기업 규모에 따른 점진적인 공공기관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국

가가 책임지고 시행하고 중․대기업의 사업장은 현재

처럼 민간기관이 맡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정

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

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6,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60억원을 지원한 것에 비하여 2018년에는 비용을 

3배 늘려 50,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Table 2). 

작업환경측정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등 사회

서비스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기본적 

Table 2. The government subsidies for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Category 2014 2015 2016 2017
2018

(prearranged)

No. of 
workplaces

2,889 2,873 9,589 16,000 50,000

Cost
(million won)

8,721 8,176 3,598 5,734 18,483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는 단순히 시장 실패

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과 기본욕구를 충족

시키지 못하는 민주주의 실패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

다(Koo, 2012).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

기적으로는 공영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

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을 확충하여 소규모 사

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측정기관의 작업중지 명령권

작업중지 명령권은 매우 중대한 공권력이다. 작업

중지는 사업장에 과태료나 사법처리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공권력

은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엄정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

다. 그렇다고 측정기관이 이를 외면하거나 방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작업중지가 필요할 정도로 급

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주

와 노동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만

약 사업주가 이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위험수준이 지

극히 높다고 판단되면 위험상황을 노동관서에 신고하

여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민간 측정기관은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작업

환경개선이나 작업중지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작

업환경측정결과 보고제도를 통해 노출기준 초과에 대

한 실질적인 고발권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가 급박

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상황 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일반인도 범죄나 위험상황

을 목격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하물며 노동자 건강보

호를 위해 일하는 전문집단인 측정기관으로서는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업주와의 계약 관계에 따른 

신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겠지만 만약 노동자가 노출

기준의 수 십 배 이상에 노출되어 당장 중독되어 사

망하거나 실명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사업주와의 

신의보다 더 중대한 사안임으로 전문가로서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업중지가 당장 필요할 정도의 

경우는 얼마나 있는가? 잠재적인 피해자를 제외하고 

현재 알려진 경우만 보면 지난 5년간 화학물질 중독

으로 사망한 경우는 2013년 20건, 2014년 30건, 2015

년 23건, 2016년 4건, 2017년 34건으로 평균 26.2건이

었다. 화학물질 중독으로 부상한 경우는 2013년 38건, 

2014년 40건, 2015년 50건, 2016년 30건, 2017년 89건



164 황규석

http://www.kiha.k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8: 28(2): 158-165

Table 3. The cases of chemical toxication in Korea 

Category 2013 2014 2015 2016 2017

Death 20 30 23 24 34

Injury 38 40 50 30 89

※ Excluding pneumoconiosis and occupational cancer

으로 평균 49.4건으로 나타나 지금의 행정력으로 감

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Table 3). 

3. 왜 개선이 안 될까?

처벌 규정이 없어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

은 것은 아니다. 노출기준 초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

지 않거나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 제42조 

제3항 위반에 해당되어 사법처리(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또한 개선결과와 개선계획을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제42조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

은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될 수 있

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이 안 되어 왔을까? 우선은 경로의존성에 의한 

관행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작업환경

을 개선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 상황을 개선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어제 하던 대로 오늘

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효율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Kim, 2012). 노말헥산 중독이나 메탄올 

중독 사고와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러한 경로의존성

에서 벗어나 끊임없는 개선을 하도록 하려면 어떤 계

기가 있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노출기준 초과’에 따

른 개선 요구가 그 계기이고 이를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 또한 그 계기가 될 것이다. 

4. 개선안 작성 주체

정부에서 개선 이행을 철저히 집행하면 사업장의 

개선안 작성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것이다. 이는 누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일부 극히 복잡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측정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법상 작업환경측정의 목적(제42조제1항)은 쾌적한 작

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인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의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작성 방법을 보면, “2)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3) 대책: 공학적․관리적․개인위생적 측면

으로 제시하되, 필요 시 별지에 작성합니다.”라고 적

시되어 있다. 즉 측정기관은 단순히 측정만하는 기관

이 아니고 측정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그

럼으로써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기 때

문이다. 

물론 측정기관에서 수준 낮은 개선계획으로 저가 

수주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

기 위해 모니터링 위원회에서는 개선계획을 철저히 검

증해야 할 것이다. 정말 노력하고 고민한 개선안만 통

과시켜 성실하고 실력 있는 기관이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복잡한 부분은 지도사나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보건학회 등에서 작업환경 관련 발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작업환경측정 결과이고 개선에 대한 내용은 많

지 않다. 산업보건학회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업환경 

개선의 좋은 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학회나 발표행사 등에서 작업환경개

선 발표와 포상을 대폭 강화하여 측정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느 한 제도의 성과

는 다른 제도들과 얼마나 긴밀한 보완관계를 맺고 있

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제도적 상호보완성’이란 개

념이 있다(Kim, 2012). 작업환경측정 규정 하나만으로 

작업환경측정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없다. 작업환경측

정제도 또한 감독이나 모니터링제도 등과 긴밀한 보완

관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원인중의 하나

는 측정기관의 수익구조 때문이다. 측정 자체는 수익

이 되지만 개선 계획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

을 청구하고 그로 인해 인력 충원과 전문성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 즉 측정기관은 별도의 많은 시간과 노

력을 들여 개선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작업환경관리 분야가 전문직으로서 자

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작업환경측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한 사전적 수단이며 법 법제에서 예방적 기능을 하는 

거의 유일한 실질적 수단이다. 작업환경측정의 가장 



모니터링위원회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 활성화 방안 165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8: 28(2): 158-165 http://www.kiha.kr/

중요한 의미는 정확한 측정과 개선이며 이중 개선은 

작업장 내 유해인자를 없애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방

지하기 위한 것이다. 작업환경 측정 후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측정제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하다. 이에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개선이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작업환경개선 모니터링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을 제안한다. 모니터링위원회는 작업환경측

정에 따른 개선 결과와 개선 계획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이행실

태 관리와 측정기관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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